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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8.29(금) ~ 2025.9.4(목) 

제공일시    2025 8 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EU "선박 연료 탄소배출 세금 10년 유예" 검토…K-조선 '촉각' 

- 유럽연합(EU)이 해운·항공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화석연료 탄소세 적용 시점을 당초보다 10년 뒤인 

2035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로이터가 입수한 EU 내부 문서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업계 부담 

완화와 제도적 보완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음 

- 국내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EU ETS나 ‘퓨얼 EU 

마리타임’ 대비 직접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이어온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고부가가치 선종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하는 상황임 

(뉴스1 2025.9.3) 

 

2. 美 전기차 보조금 내년까지…K-배터리 “시간 벌었다” 

- 미국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시점을 차량 ‘인도’가 아닌 ‘계약금 납부’ 기준으로 

변경했음 

-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당초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계약만 체결하면 내년 인도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 확대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임 

(디지털타임스 2025.9.1) 

 

3. 美, 내년 中 ESS 배터리 관세 58.4%…국내 업체 점유율 확대 전망 

-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40.9%에서 58.4%로 상향하기로 

했음  

- 현재 중국산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상호 관세·펜타닐 보복 관세가 합산돼 40.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포인트가 추가됨. 이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세액공제 요건이 중국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확보하게 될 전망임 

(메트로신문 2025.9.2)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899116
https://www.dt.co.kr/article/12015151?ref=naver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50902500491


 

국내 정책 

1. 2034년 i-SMR 첫 운전 전망...李 정부, 원전 르네상스 본격 시동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예산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3000억원을 포함, 총 

9000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 육성 예산을 편성했음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개발을 총괄하는 기술개발사업단은 2025년 말까지 표준설계 인가 신청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서류를 완료할 계획임. 사업단은 2028년까지 인허가를 확보한 뒤 2034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투데이에너지 2025.9.3) 

 

2. 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협조를 

요청했음.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음 

- 법안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하는 정부 공약에 따라,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민주당은 탈석탄 전환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음 

(에너지경제 2025.9.1) 

 

3. [李정부 첫 예산]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에 4.2조원 집중 투자(종합) 

- 이재명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에너지 전환과 통상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 정부는 2026년도 첫 예산안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음. 

이는 올해 대비 50% 증액된 규모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음 

- 또한, 한미 간 마스가(MASGA)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70배 늘린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음 

(연합뉴스 2025.8.29)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57#google_vignette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90102146236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00551003?input=1195m


 

글로벌 기업 

1. 소니, 협력사에 100% 재생에너지 요구…EU 순환경제 규제 대응 속도 

- 소니가 중기 환경경영 계획 ‘그린 매니지먼트 2030(GM2030)’을 발표하고 2026~2030년 그룹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이는 그룹 차원에서 스코프 1·2 배출량을 60% 

줄이고, 잔여분은 탄소 제거를 통해 상쇄하며, 스코프 3 배출량도 25% 감축하겠다는 방침임 

- 회사는 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효과를 반영하는 한편, 협력사 관리 강화를 이번 계획의 

핵심으로 삼았음. 소니는 이를 위해 주요 원자재·부품 공급업체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공급망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감축 활동을 병행하도록 촉구했음 

(임팩트온 2025.9.1) 

 

2. "원전 최대 활용" 전환에…日 기업들 사업 확대 속도 

- 일본 정부가 AI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해 원전 비중을 204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움 

-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내년도 입사자 모집에서 원전 관련 인력을 역대 최대치인 2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음. IHI도 원전 설비 관련 사업 인력을 현재 800명에서 2030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음 

(서울경제 2025.9.1) 

 

3. 이토키·히타치·토쿠야마, 태양광 패널 판유리 재활용 사업 추진 

- 이토키, 히타치제작소, 토쿠야마가 태양광 패널 판유리를 회수해 사무용 가구 재료로 재활용하는 공동 실증 사업을 

추진했음.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 수명 종료 후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는 2030년 이후를 대비한 업사이클 실험임 

- 세 기업은 판유리를 재활용하면 새 유리를 제조할 때보다 탄소배출량을 최대 50%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5.9.1) 

 

4. 美 핵융합 스타트업에 4조원 뭉칫돈 

- 미국 핵융합 기업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CFS)가 엔비디아 투자 부문 엔벤처스를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8억6300만달러(약 1조1700억원)를 신규 조달했음. 한국에서는 우리벤처파트너스가 1500만달러(약 208억원)를 

투자하며 글로벌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음 

- CFS의 누적 투자금은 이번 조달로 30억달러(약 4조1600억원)에 달했음. 이는 전 세계 민간 핵융합 기업 투자금의 약 

3분의 1 수준임 

(한국경제 2025.8.29)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55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QG5RDHY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9011437038359e7e8286d56_1/article.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908881


 

국내 기업 

1. 두산에너빌리티, 美 초대형 호재 터졌다…뉴스케일 SMR '대형원전 6기분' 건설 계약 

- 미국 테네시밸리전력청(TVA)이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뉴스케일과 6GW(72모듈)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약을 체결했음.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남동부 7개주에 걸쳐 추진되며, 약 450만 가구 

또는 60개 대형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임 

- 엔트라원 에너지가 SMR 상용화에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뉴스케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엔트라원 에너지 

플랜트에 SMR을 적용하고 있음. 뉴스케일의 2대 주주로서 SMR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조원대 

공급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경비즈니스 2025.9.3) 

 

2. SK이노 E&S 키캡처에너지, 美 미시간 BESS 프로젝트마저 '난항' 

- SK이노베이션 E&S가 인수한 미국 그리드솔루션 기업 키캡처에너지(KCE)가 미시간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ESS 

프로젝트가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음. 주민들은 화재 위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음 

- 이에 따라 KCE의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북미 사업 확장 계획과 수익 창출에도 차질이 예상됨 

(더구루 2025.9.3) 

 

3. 디와이폴리머, 포스코인터 손잡고 유럽에 재생 페트 독점 공급한다 

- 환경기업 디와이폴리머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식품용기용 재생 페트(rPET) 수출을 위한 독점 공급·구매 협약을 

체결했음 

- 디와이폴리머는 국내 유일 국제 식품용 재활용 원료 인증 보유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재생 원료를 공급하게 됨 

(서울경제 2025.9.3) 

 

4. 美 빅테크 뚫은 포스코인터…6000억 핵심부품 수주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전기차 업체와 전략적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구동모터코어 300만 대를 공급하기로 했음. 

구동모터코어는 희토류 기반의 핵심 부품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주에 성공했음 

- 계약 규모는 100만 대당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총계약 금액은 최소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서울경제 2025.9.1)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9030119b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1260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RBQMR6D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QFQ50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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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 입장 선회…프랑스와 원자력 포함 8개 분야 경제협력 합의 

 

- 독일과 프랑스가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롱에서 열린 제25차 프랑스-독일 각료이사회에서 경제·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8개 분야 협력 아젠다를 채택했음 

- 이번 합의는 국경 간 전력망 신규 건설, 서남부 수소 파이프라인(Southwestern Hydrogen Corridor) 재개, 전력망 

요금 조율, 배터리 탄소발자국 기준 마련, 녹색 규제 공조 등 전방위 협력을 포괄했음 

- 합의문에는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비차별 원칙’이 명시돼, 원자력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EU 

차원의 금융 지원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 

- 독일은 2023년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며 사실상 탈원전을 완수했으나, 러시아 가스 의존 축소, 에너지 가격 급등,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원자력 배제를 고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음 

- 로이터는 독일의 이번 태도 변화를 EU 전력시장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원전을 사실상 인정한 중대한 신호로 평가했음 

- 양국은 지난 수년간 에너지 집약적 산업 보조금, 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략을, 프랑스는 원전 비중 유지와 제도적 인정 확대를 고수해 왔음 

-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속도 제고 등 공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양국이 공조에 나서게 됐음 

- 독일은 지난 7월에도 EU 집행위원회가 2028년 이후 적용할 차기 예산안에 원전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을 때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원전 금융 지원을 전면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했음 

- 업계는 이번 조치가 원자력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원전 기술 기업 프라마톰은 그간 프로젝트 금융 조달의 안정성을 위해 EU 차원의 명확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가 2040년 기후 목표에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만큼, 향후 EU 법 

개정이나 전환기금 등 금융 메커니즘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음 

 

(임팩트온 2025.9.2)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80

